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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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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의 등장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비식별화 처리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서 제외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개인정보의 재화적 성격이 물밑에서 서서히 변해 감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집된 정보’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수집자의 전유물만은 아님을 정리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연결성, 

보편적 서비스 및 공공재 차원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정보제공 동의를 통한 데이터 활용체제 하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으며, 시장실패를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정보제공 동의 관행을 개선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이용수익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데이터 경제, 개인정보, 공익성, 빅데이터, 수집된 정보

요 약

With the advent of the data economy, interest in using big data has increased, but conflic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have been also steadily raised. In this regard, major countries are 

accelerating use of big data by exempting de-identified, pseudonymous personal information from protection. 

However, these policies have been made without the understanding that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actually changing slowly. This paper presents the concept of 'collected information' and defines it as having 

public interest and therefore, not the exclusive property of the collector of such information. The paper shows the 

collected information has public interest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nectivity, and universal 

service and public goods. It also specifies that the 'data governance' cannot be applied to the current data utilization 

framework that depends upon the holder's consent; rather, it raises the need to improve the practices of information 

provision consent or provide the beneficiary right of information use to the information holder in order to ensure the 

proper 'data governance' that will turn market failure into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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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의 터놓았다. EU는 2013년 개인정보 일반 규제

(GDPR)를 공개하였는데, 프로파일링(Profiling) 금

지,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등을 규정하

고 있다. 우리나라도 익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법」 적용을 배제하고 프로파일링을 금지하는 개정안

을 발의 중에 있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빅데이터의 활용이 엄격한 개인

정보보호에 가로막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면 빅데이

터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논리는 이론적 숙고가 없는 

산업수요에 의한 요청이다. 익명정보의 「개인정보보

호법」 적용배제 입법화도 아직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익명정보

의 활용이 데이터 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킬지는 

의문이다. 일본의 익명가공정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배제 규정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데이터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새로운 것이 많지 않다. 개인정보

의 정의 자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익

명가공정보의 적용배제는 당연한 것이고 크게 변한 것

이 없다.

데이터 경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은 데이터 거래의 경제적 성질을 명확히 규명하

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의 첫 시작점은 정보제공 동의

를 하는 시점이다. 이 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외에 

제출에 동의하는 모든 데이터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정

의된 용어가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는 학술적, 법

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검토한 바가 없었으며 정보주체

도 그것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정보제공 

동의를 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고 데이

터 경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개념을 정

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만을 추구해 왔으므로 사람

으로부터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야겠다는 현실적

인 필요성은 발생했지만, 그 데이터의 가치가 어디에

서 나왔는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데이터 경

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

지 않았다. 사람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 중에서 개인

 Ⅰ. 서론

과거 많은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던 

시대에서 데이터 처리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시

대로 접어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산업 각 부문에서 빅데이터를 양산해 내고 이를 

처리하여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즉,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등장한 것

이다. 데이터 경제를 맞이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여

건 조성에 세계 각국이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우

리나라도 빅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빅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빅데이터의 활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빅데이터 활용에 제도적 장애가 많음을 지적

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사

이의 부정합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 

Lee, 2014). Son(2014)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재검

토하고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한 영역을 분석하였다. 

Lee(2016)는 범죄예방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활용에 

개인정보의 활용을 뒷받침 할 법제도의 쟁점을 분석하

였다. Choi(2015)는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조화롭게 발전적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지적하

였다. Lee(2015)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보

호의 개선을 고찰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면서도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비하지 못하

여 이러한 혼선이 빚어졌었지만, 이미 주요 국가들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후 활용하는 것을 정착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비하고 있

다. 미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으므로 오래전부터 

비식별화 처리된 정보를 활용해 왔으며, 2015년 일본

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익명가공정보는 개

인정보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빅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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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든 것이며, 최근 매일 23억 기가바이트의 데이터

를 만들어 내고 있고, 앞으로 그 추세는 더욱 더 가속

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Kelnar, 2016). 데이터 생성

이 폭발적으로 증가함과 더불어 데이터 경제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2016년 IDC는 세계 빅데이터 및 비즈

니스 분석시장 규모를 1,301억 달러로 추산하고, 연

평균 11.7% 성장하여 2020년에는 2,0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Fobes, 2017).  

2013년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공데이터들이 민간에 개방

되었고 공공데이터포털에 2018년 3월 공개된 파일데

이터는 22,326건, 오픈API 2,502건, 표준데이터 58

건이다. 2017년 8월 기준 개방에 참여한 기관수는 중

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690개에 이르고, 활용

현황으로 다운로드 3,154,507건, 오픈API 트래픽 수

는 총 14,390만건, 앱/웹서비스 개발사례 1,334개가 

넘었다(Song, et al., 2017). 정부차원의 이러한 적극

적인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2015년과 2017년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인 OUR Data Index 세계 1위

를 차지하였다(Seo, 2017).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의 업무 과정에서 생성된 데

이터를 민간에게 제공하여 영리적 비영리적 목적으로 

재이용(Re-use)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공공공데이터 개방의 법적 근거는 1966년 제정된 「정

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 FOIA)」 

과 1996년 개정된 「전자적 정보자유법(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 E-FOIA)」에 의해 

목적에 상관없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1976년 제정된 「저작권

법(Copyright Act of 1976)」에서는 공공데이터를 지

적재산권의 보호에서 배제하여 공공 업무를 생산된 데

이터를 저작권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였다. EU

는 2003년 11월에 제정된 「공공데이터 재이용에 관

한 지침(Directive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을 근거로 회원국들이 민간사업자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재이용하여 상업적으로 활용 할 

정보는 주로 자료관리를 위하여 수집되고 개인 확인

을 위한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에 많은 경제

적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익명으로 가공했다고 해서 사

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기여를 

무시하는 것은 정당한가? 우리는 이러한 현상과 그것

의 원인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데

이터 경제는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제

를 의미하는데 정보주체에게 아무런 가치를 배분하지 

않고서도 데이터 경제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

가? 본 연구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외에 제출

하는 모든 데이터를 지칭하는 ‘수집된 정보(Collected 

Information)’라는 개념정의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

점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수집된 정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집된 정

보의 공익성을 고찰하고 그 공익성을 증진하는 방안들

에 관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빅

데이터 활용관련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빅데이터 활

용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다음으로 수집된 정보 관점

의 필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수집된 정보

의 공익성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공익성에 관한 논의가 

행정학 분야에 그리 많지 않아 주로 방송·통신 분야

의 공익성에 관한 논의를 도입하고자 한다. 그리고 수

집된 정보의 공익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방안의 탐색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보

다는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요소

들이 영향을 주는지 사고실험을 해봄으로써 수집된 정

보의 공익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용도로 

정리되었다.

Ⅱ. ‌�빅데이터 활용의 논점들과 수집된 정보의 
관점

1. 빅데이터 활용의 논점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데이터의 90%는 지난 2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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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연구 및 통계목적으로는 활

용이 가능한데, 이와 관련하여 교통수단(시설)운영자

와 교통카드사업자들은 교통카드데이터 생성과정에 

대한 투자를 이유로 데이터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Lee, et al., 2014). 이들 연구에서 소유권에 따른 교

통카드데이터 활용의 협조가 제한적인 문제 외에 신용

카드 정보 등 수집항목의 문제점,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일자, 항목을 별도로 추출하는 인적 비용이 발생

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이들 문제점은 「대중교통

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통카

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

어 해소되었고 지금은 빅데이터가 서비스 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에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하여 건강검진을 받고 진료를 받는다는 점

에서 국민 전수에 해당하는 건강정보를 축적한 빅데

이터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료내역 빅데

이터와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비식별화 조치하여 무료

로 공개하였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인의료

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판매하여 시민단체들의 반발

을 불러 일으킨 바 있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

의료단체 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비식별화 조치후

의 정보제공이라 하더라도 의료질병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의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였다. 요약하자면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의 저작권을 배제하여 

무료로 재사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양적으로는 급성장하였으

나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질적으

로 활용성이 낮다는 것인데, 2015년 4월 포털에 등록

된 16,980여건의 자료 중 1회 이상의 활용을 보인 자

료는 630건으로 전체의 3.7%에 머무르고 있다(Lim, 

2015). 그리고 2016년 4월 현재 포털에 등록된 총 

20,851개 데이터 중 API형태의 데이터는 9.3%에 불

과하며, 그중에서도 58% 정도는 조회·활용신청 100

건 미만이었다(Lee, 2016).

공공데이터 제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초

기이므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다른 법제

와의 충돌과 개인정보보호와의 정합성 문제 등을 지적

한 연구들이 있다. 한편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표 1>을 보면 대부분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았다. 

빅데이터로서 교통카드데이터는 이용자의 승·하차 

기록, 노선·운영 정보, 환승기록, 요금기록 등을 포함

하고 있는 교통수단의 세부적 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교통정책에 활용 가치가 높다. 「위치정

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목적 외

로 활용을 위해서는 이용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구

<표 1>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건수

<Table 1> The number of dispute with open data

Category 2014 2015 Total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by a third party 126 487 613

Including restricted information 40 71 111

Absence of data 71 96 167

Duty of additional data processing 15 45 60

Etc. 80 59 139

Total 332 758 1090

source: 2015 Book of Mediation Case, Open Data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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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된 정보의 관점

수집된 정보는 간단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사람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살아 있

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

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된다. 정보주체가 제공한 모든 정보를 ‘제공정보’

라고 정의했을 때 제공정보 중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이 수집된 정보인 것이다. 즉, ‘제공정보’ = 개인

정보 + 수집된 정보의 관계가 성립한다. 

수집된 정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가명정보’와 ‘익

명정보’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구분하여 법제화할 계획에 있다. 가명정보는 “추

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

치한 정보”로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된 정보”로 정의하

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시하고, 가명정

보는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이라고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

이다. 

이들 개념이 서로 다른 점은 수집된 정보는 원자료

의 성격을 가지고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는 특정 목적

에 활용하기 위하여 가공된 자료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애초에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형태로 수집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터넷 회원가

입을 통한 ‘제공정보’의 형태로 수집되고 이를 비식

별화 조치한 것이 가명·익명정보인 것이다. 가명·익

명정보 개념의 탄생 자체가 가공에서 출발하였다. 미

국의 세이프하버방식(Safe Harbor Method)에 의한 

비식별화 처리 후 정보 활용하는 제도를 유럽과 일본

에서 도입하였고, 일본은 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다는 것이다.

논점을 정리하면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와 교통카

드데이터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문제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익명화 처리된 개인정보의 개인정보보호 

제외를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추진 중

에 있으므로 향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

재는 두 사례 모두 특별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데이터의 소유권 관련해서는 두 사례 모두 공공

데이터 제공과 같이 공통된 문제로 볼 수 있다. 두 사

례는 특별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공공데이터 제

공 역시 특별법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공공데이터의 저작권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없고 데이터베

이스에 대한 보호만이 규정되어 있다. 데이터의 경제

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없을 시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커서 데이터베이

스의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는 간접적인 방법이며 데이터의 직접적인 

보호가 되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데이터 경제의 재화

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보호가 없는 것은 데이터 경제

가 본격화되면 데이터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데 장애

가 될 수 있다. 데이터의 경제적 성질이 공공재적 성

격이 강하므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보장에 정부는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를 

숙고해야 한다.  

민감정보의 제공동의 문제도 가명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제외 입법이 본격화되면 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문

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의 영역에 있다가 가명정보의 개인정보보호 제외가 되

면 그 지위가 모호하게 되어 위 사례들의 문제가 발생

하였으며 건별로 특별법으로서 문제를 회피해 나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데이터 경제의 등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던 민감정보 등

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보호를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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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이점은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원천에 있는 데

이터 거래의 가장 기본 단위를 분석하게 해 줄 수 있다

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간과해 왔던 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가 데이터 거래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즉, 

수집된 정보는 데이터 거래의 계약의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될 수 있다. 

사람들로부터 수집되었다 함은 사물로부터 수집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사물인터넷을 사용해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사람을 근거로 해서 사람에게 

귀속될 수 있는 데이터는 수집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구별되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데이터

도 수집된 정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법에

서 나타나는 위치데이터, 건강데이터 등 소위 말하는 

‘민감정보’도 수집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를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데이터 경제

의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개

인정보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

용을 받지 않게 되고, 데이터에 대하여서는 지적재산

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만 인정하고 있다. 결국 수집된 정보의 권익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법규정은 없고 사적자유

의 영역에 남겨져 있다.

수집된 정보를 사적 자유의 영역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논의의 출발은 수집된 정보가 공익성을 가진다

는 것과 수집된 정보의 거래에 있어서 시장실패가 일

어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해야 한다. 우선 지금까지의 

거래관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거

래 시점인 정보통신서비스 회원가입 시점을 보면 필

수 동의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과 회원약관

의 동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

용 동의로서 처리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권리의무는 

회원약관에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정보주체의 수집된 정보에 대한 권리의무 

규약은 대부분 없으며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이 이용자

에게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또한 그 저작물들을 

도입하면서 그것을 ‘익명가공정보’로 정의하였다. 그

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가명정보의 활용을 법률용어로 비유하자면 전대

차계약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대차인지 아

닌지를 판단 할 수 있는 것은 주계약이다. 주계약이 

임대차 계약이면 그것은 전대차 계약이고 주계약이 

소유권 이전계약이면 그것은 소유자의 자유로운 소유

권 행사이다. 이러한 비유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

계약의 성질을 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

이다. 주계약은 정보제공 동의인데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와 서비스이용약관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이용약관에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에 관한 계약

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저작권 조항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규

정하고 있어 정보제공 동의가 소유권 이전 계약은 아

닌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료에 관하여서

도 이용료의 감면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의 대가인지 

수집된 정보 제공의 대가인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수집된 정보 개념 정의의 필요성이 있다. 지금

까지는 그러한 문제를 정산하지 않았는데, 만약 서비

스 이용료의 감면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의 대가라면, 

수집된 정보에 대한 주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비식별화 조치를 통한 가명정보의 활용 및 판매는 법

적 성격이 모호해 진다. 

또한 가명·익명정보 활용을 위한 비식별화 처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처리비

용이 발생하므로, 그 비용을 넘어서는 그들의 영리적 

목적이라는 전제가 주어지는 반면에 수집된 정보에 대

한 정보제공 동의는 주계약이므로 정보주체와 서비스 

제공자 간에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으며 그러한 활용

을 포함하여 협의할 수 있다. 만약에 정보제공 동의 시

점에 가명·익명정보 가공을 못하도록 약정한다면 활

용을 못하는 것이다.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는 서비스 

제공자의 경제적 가치의 증진에 관한 것이지만 수집된 

정보는 원자료의 형성에 관한 것이며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수집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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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영방송의 공익성 개념으로서 질, 범위와 균형, 다

양성,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과거 공공방송의 공

익성으로서 정보, 교육, 오락에 제공 등을 고려했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매체의 다양성속에서 보편적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자 관점보다는 시민의 관점

에서 프로그램의 질과 사회적 기능을 강화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Ofcom, 2004). 미국

은 과거 공중의 이익, 편의, 필요, 지역성, 다양성을 공

익성의 지표로 했으나 최근 경쟁, 다원성, 지역성을 우

리나라는 아날로그 시대의 방송 공익성으로 독립성, 

자율성, 책임성,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다양성을 디

지털 시대의 방송 공익성으로 보편적 서비스, 다양성

과 균형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디지털 시대의 방송 공

익성으로 개념화하고 있다(Kang, 2006). 전반적으로 

과거 전파가 전국범위에 도달하는 전파의 희소성으로

부터 나오는 공적인 책무가 공익성의 주된 요소라면, 

디지털 시대에는 품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경쟁력과 균형성과 다양성으로 공익성의 중심이 이

동하고 있다.

방송의 공익성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사회문화적인 

접근법을 쓰고 있다면 통신은 산업론적 관점에서 공익

성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이 사회문화적 규제를 강조

하는 반면 통신은 시장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

적 규제 중심으로 공익을 추구해 왔다(Kang, 2009). 

통신의 공익성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보

장, 소비자의 편익보호, 시장경쟁 활성화, 효율적 자원

배분,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방지 등으로 요약

된다(Kim, 2005).

데이터 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데이터는 성격에 있

어서 방송도 아니고 통신도 아니지만 유사성에 있어서 

방송보다는 통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가 최

종생산물인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

투입재라는 점에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방송과는 성격

이 다르고 통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

터의 공익성은 산업론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을 분

영업에 활용하여 그 저작료에 해당하는 수익을 반환하

겠다는 규정도 없다. 요건데 정보주체의 수집된 정보

에 대한 권익 추구는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받는 정도

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막대한 이윤과 비교해 

보면 형평에 맞는 계약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의 공

익성과 시장실패 요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재이론을 적용하여 공공

재의 사회적 저생산이라는 시장실패를 막기 위하여 정

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지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

다. 정보화 분야에서도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을 논의

하고 있지만 주로 프로그램의 무단복제, 컨텐츠의 저

작권침해 등에 한정되어 있고 데이터에 관해서는 공익

에 관한 논의가 유전체정보 등 특정분야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반적인 논의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결

과 「저작권법」에 데이터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정보

주체의 정보제공의 동의가 데이터 거래라는 관념은 생

겨나지 않았던 것이다.

Ⅲ.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

공익 개념은 행정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요 개념 

중의 하나이지만 추상적 성격으로 인하여 구체화된 실

천적 처방을 제시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속성을 가

진다. 그로 인하여 행정과 정책분야에 공익이론을 활

용한 연구논문이 최근 거의 없는 편이다. 공익성 개념

은 주로 방송통신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본 논문

에서는 방송·통신분야에서 정립하고 있는 공익성 개

념과 Samuelson의 공공재이론과 공공선택론자들의 

시장실패이론을 활용하여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을 도

출해 보고자 한다. 

1.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공익성

영국은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대응하는 규제기구

인 ‘오프콤’(Office of Communication)을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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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는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의 출발점이

다. 만약 개인정보의 보호가 없다면 수집된 정보의 공

익성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는 이유

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둘은 항상 관계성을 유지한 채

로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이 존

재하므로 개인정보보호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

하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

지만 정의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이 조

금씩 다르고 계속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중이다. 즉, 

내용적 공익성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경우 우리는 절차적 공익성을 추구하게 된다. 정보통

신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사회문화적 환경도 변화

하고 있어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의 주요한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일본은 2015년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

치를 거친 익명가공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적용을 배제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활용을 인정하고, 

석하는 논점을 제공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익성을 분석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

하다.

Joo(2006)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시대에 콘덴츠, 

플랫폼, 네트워크와 단말기가 융합된 형태로 방송서

비스가 제공되고 가치사슬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

러한 가치사슬 하에서 방송의 공익성은 다음 <표 2>와 

같이 분화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공익성 구성요소는 사회문

화적 접근법과 산업론적 접근법이 혼합되어 있다. 통

신 분야는 산업론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주로 이 

접근법에서 취하고 있는 공익성의 유형은 절차적 공

익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컨텐츠 분야는 내용적 공

익성을, 나머지 플랫폼과 네트워크 단말기 분야는 주

로 절차적 공익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

종적인 공익성으로서 보편적 서비스가 가치사슬을 이

루고 있는 다양한 공익성들이 결합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는 미국 통신 분야의 최

고 정책목표로서(Communication Act of 1996) 방

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의 공익성에도 적용되어야 한

다(Lee, 2003; Simshaw, 2012). 방송통신 융합 환경

에서의 이러한 공익성들을 참조하여 수집된 정보의 공

익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가치사슬에 따른 공익성 구성요소

<Table 2> Public interest from value chains in convergence servi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Policy
Value Chains

Aspect of practice Aspect of protection

Contents - diversity, fairness, objectivity - preservation of social value

Platform - available price

- protection of privacy
- consumer protection
-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harmful information blocking

Network
- maintenance of secure network
- fair competition

- universal accessibility

Terminal - maintenance of compatibility - the solution for digital di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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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은 비식별화 조치의 신뢰

성이 그 전제조건이 되고 가명정보가 많이 유통될수록 

커진다고 할 수 있다.  

3. 연결성

유비쿼터스 사회는 유무선 통신의 중단없는 연결을 

기반으로하여 언제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한 사회를 말

한다. 유비쿼터스 사회는 이미 도래하였으며 사물인터

넷의 출현으로 인간과 사물까지 연결되는 초연결사회

로 나아가고 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사회

의 유용성을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초연결

사회에서 무선인터넷망과 사물인터넷으로 소통이 급

격히 증가하면서 빅데이터 사회의 현상도 등장하고 있

다(Yang, 2017).

초연결사회에서 연결성의 유지는 사회 인프라로서

의 공익성을 가지게 된다. 공익논의에서 연결성이 공

익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별로 논의된 바가 없는데, 

Joo(2016)의 연구에서 방송매체의 다양성과 방송산

업의 분화로 인하여 안정정인 커뮤니케이션망 유지가 

방송공익의 구성요소로 거론된 것이 연결성의 공익성

과 맥락이 같을 것이다. 데이터에 있어서 연결성이 공

익성을 가진다는 것은 정보공동활용 즉, 데이터 재사

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현재 많은 성

과를 내고 있다. 전자정부가 급진전 하게 된 계기가 바

로 정보공동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부터이다. 요컨대 

정보공유는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연결성에 의

하여 공익적 가치가 실현된다. 연결성은 절차적 공익

성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연

결성을 통하여 데이터의 활용성이 높아지면 보편적 목

적을 위한 이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연결성은 주로 통신을 의미하는데 수집된 정보의 연

결성은 단순한 통신에 그쳐서는 의미가 적다. 정보가 

연결될 때 가공된 정보의 축적 보다는 원자료의 연결

이 활용도를 높여준다. 즉, 수집된 정보들이 단순히 병

빅데이터 활용의 길을 열어 놓았다(Cha, 2016; Han, 

2017). 또한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개인식

별부호를 신설하여 정의하고, 시행령에 지문인식데이

터, 안면인식데이터 등과, 여권번호, 기초연금번호, 운

전면허증번호, 개인번호 등을 개인식별부호에 해당하

는 것으로 규정하였다(Han, 2017: 535) 그리고 「번

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2013년 제정하고 개인

번호를 2016년 시행하였다.

EU는 2012년 개인정보보호일반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입안하였

는데 개인정보를 “자연인의 식별 또는 식별가능성에 

관련된 모든 정보”라고 정의하므로 가명화된 개인정

보(Pseudonymous Data; 이후 가명정보)는 「개인정

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auhofer & Yoon, 

2015). 그리고 GDPR에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규정하고 있다(Son, 2014). 이것은 사

업자에게 합법적 근거 없이 수집된 정보를 삭제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프로파일링(Profil-

ing)에 대한 거부권을 제20조에 규정하고 있다(Cha, 

2016).

미국의 경우는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주요 정

보에 대해서 개별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

고 있는 추세이다. 통합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 없으므로 국가적 개인정보 규제는 없으며 민간자율

에 의하여 비식별화 조치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2015년 국립표준기술원(NIST)는 비식별화 기법

에 관한 표준권고안을 발표했고, 그 이전에 2010년부

터 의료분야에서는 전문가결정방식과 식별자 18개를 

제거하는 세이프하버방식을 제시하였다(Choi, 2016;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17).

이러한 동향을 종합하면 비식별화 조치를 통하여 개

인정보를 활용하려는 시도와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환경에서 프로파일링 금지 등 개인정보 침해를 막으려

는 시도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데, 가명정보에서 정

보주체를 식별하는 재식별화(Ohm, 2010)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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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도 개인정보는 보호의 대상

이 될 뿐만 아니라 활용의 대상이 되는 양면성을 가지

고 있으며 그 활용성의 중심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익명가공정보의 비식별화 처리와는 다

른 차원의 활용성이 있다.  

4. 보편적 서비스

많은 연구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를 공익성의 중

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Gillet, 2000; 

Lievrouw, 2000; Sawhney, 2000; Simpson, 2004;).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스마트 시대에는 더욱 중요

한 요소로서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만한 공적

요소이다(Burkart, 2007; Gabel, 2007; Tambini, 

2000). 보편적 서비스는 통신 분야에서 먼저 제도

화 되어 미국의 「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에 처음 규정되었으며, 1996년 개정법에 보편

적 서비스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가격

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통신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다양한 연구들에서 구체적인 기준들

로서 보편적 접근, 평등, 연속성 그리고 구입능력 등을 

거론하였다. 한편, 방송분야에서는 통신분야의 하드웨

어적 접근권에 더하여 내용적 보편성을 추구하고 사회

적·문화적 보편성과, 장르와 표현양식의 보편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하면 보편적 서비스는 크

게 내용적 보편성 차원과 보편적 접근권 차원으로 나

눌 수 있다.

수집된 정보도 보편적 서비스에 기여할 경우 공익성

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수집된 정보는 데이터로서 어

떠한 컨텐츠로 가공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으므로 내용

적 보편성 차원에서 보편적 서비스인지 여부를 절대적

으로 단정짓기 어렵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

의 수집된 정보는 사회적·문화적 보편성에 상대적으

로 다가 갈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신용카드를 사용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

며, 인터넷 검색을 한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집된 

합되는 것 보다는 관계성을 유지한 채 연결되는 것이 

두 정보의 활용성을 높여준다(Jeon & Kim, 2017). 

따라서 연결성은 기존의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을 증진

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

자료구조론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정보는 주로 수집

된 정보의 인덱스키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자료의 활

용성에서 본다면 이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관계형 자료기지를 연결할 때 이 키에 의하여 관계

가 형성이 되고 자료가 연결 될수록 관계성은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관계정보는 단순한 정

보를 추출할 뿐만 아니라 지식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존재

형태에 있어서 키가 되는 정보는 공공성과 함께 중요

성이 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을 식별하

는데 사용되는 개인정보와 자료구조론적 관점에서 인

덱스키가 되는 개인정보는 같은 정보이지만 달리 취급

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데이터개방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건강검

진 정보와 진단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100만 건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건강검진 정보는 

2016년 26개의 변수를 진료내역정보는 15개의 변수

를 포함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하여 공

개했으므로 두 데이터는 연결될 수 없다. 만약 두 파일

이 연결된다면 검진항목과 질병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하여 민간의 카드사용정

보 등과 연결되면 식품 등 소비와 질병과의 관계 등 창

출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게 된다. 만약 두 데이터를 연결하여 분석하였을 경

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단순 비교해 계산해 보면, 연

결성으로 인하여 늘어난 공익성의 양을 짐작 할 수 있

다. 연결되지 않은 경우 건강검진정보의 변수 간 관계

분석의 가짓수는 26*25 이고 진료내역정보는 15*14 

로서 총 860가지이다. 연결된 경우 41*40 으로서 총 

1640 가지 관계 분석이 가능하다. 같은 양의 데이터

를 분석하는데 연결 여부에 따라서 약 2배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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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데이터 거래의 비중이 큰 

경우에도 적용되어 데이터의 수집에 화폐가치를 지불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중개 앱, 중고거래사이

트, 등에 게시되는 정보에는 댓가를 지불하지 않지만 

오프라인 거래시 발생하는 거래비용보다 낮은 수수료

를 받아 실제로는 정보에 대한 댓가를 지불한 셈이 되

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SNS, 메신저, 포탈사이트, 메

일서비스 등 대부분의 정보서비스들도 서비스 이용료

를 무료로 해줌으로써 수집한 정보에 대한 댓가를 지

불한 것이 된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서비스들이 광범

위하게 확산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데이터 경제는 상당

히 진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데이터 경제

가 진전되고 있지만 그러한 거래 관행은 당장은 별문

제 없어 보이지만 데이터 경제의 진전을 방해하는 심

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데이터 경제는 화폐 가격에 의

해 데이터가 거래되는 것이다. 이 경우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명확하게 평가되고 공정한 거래가 형성된다. 

반면 지금의 관행적인 데이터 거래를 하는 시점은 정

보제공 동의를 하는 시점인데, 불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다. 개개인은 정보제공 동의가 수집된 정보의 가치

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목

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고, 전체 가치를 모르므로 협

상의 여지가 없이 주로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서비스

에 가입한다. 그러므로 정보제공 동의에 있어서 독점

과 유사한 불공정 거래가 형성된다. 이렇게 수집된 정

보의 가치는 누적이 되고, 결과적으로 수집된 정보의  

집합적 가치에 대한 ‘정보수집자의 무임승차’가 발생

한다.

한편, 방송 등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

가 일대다인데 반해, 데이터의 정보주체와 수집자와의 

관계가 주로 다대일의 관계이다. 이로 인하여 정보주

체의 경우 광고와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얻

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지

적재산권 보호가 없을 경우 데이터 수집자의 무임승차

에 대응할 수단이 거의 없게 된다. 데이터 경제는 ‘정

정보는 빅데이터적 성격을 가지며 그 사이즈가 커질수

록 사회적·문화적 보편성을 가지는 컨텐츠를 생산할 

가능성이 커진다.

보편적 접근의 차원에서 본다면, 수집된 정보의 보

편적 서비스로의 공익성은 비식별 처리에서 출발 한

다. 애초 목적의 제한에서 벗어나려면 비식별 처리를 

통한 익명가공정보로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야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공익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결성도 보편적 서비스의 공익성 향상에 기여한

다. 다른 데이터와의 연결을 통하여 다양한 다른 목적

으로 사용되어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공익성을 가질 수 

있다.

5. 공공재로서의 수집된 정보

수집된 정보도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을 가지므로 공

공재에 해당되어 무임승차의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저

생산에 빠질 우려가 있다(Park, 2016:96; Trute & 

Lee, 2017:203-204). 이러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하

여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재산권

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Trute & Lee, 2017:203). 그

러나 수집된 정보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없으며 정보 수집자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Trute & 

Lee, 2017:198). 정보주체와 정보수집자에 대한 불

균형적인 보호는 두 가지 차원에서 시장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의 재화적 성격은 데이터 경제가 도래했

는지 여부에 따라서 전혀 달리 이해된다. 데이터 경제

는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아 시장이 형성되고 거래되

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왜 수집된 정보는 정보주체에 

대한 자유재로 인식되는가? 그 이유는 지금의 거래관

행으로 바라봐서 생긴 현상이다. 현재 실물경제의 거

래에는 개인정보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둘이 

결합된 형태로 거래가 일어나므로 개인정보 속에 포함

된 수집된 정보를 무상으로 제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정보화정책 제26권 제1호

2019·봄36

한 범위보다는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다)

영역은 이용수익권을 보장함으로써 늘어나게 되는 정

보서비스사업에 수집된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이 늘어나

게 되는 영역이다. 민간수익의 확대와 함께 공익성도 

늘어나게 된다. (라)영역은 공공서비스, 공적지원을 받

는 사업 혹은 공익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동의한 영역

에서 정보제공의 범위가 늘어남으로써 공익적 활용범

위가 늘어난 영역이다. 또한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한 데이터의 거래사업이 생겨날 수 있는 영

역이다.   

수집된 정보의 제공자들에게 이용수익권을 허용함

으로써 정보제공의 유인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의 

공공재로서의 재화적 성격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막는 

방법이다. 정보주체와 정보서비스 사업자의 관계가 다

대일인 속성으로 인한 정보수집의 무임승차를 막는 방

법인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정보제공은 더 많아지게 

되고 더 많은 공익성을 누릴 수 있다. 

Ⅳ.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 증진방안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문제점

과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이 현재의 활용정도에 비추어

서 더 큰 공익성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보수집자의 무임승차’와 정보주체와 정보수집자의 관

계가 다대일 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실패를 야기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그림 1>과 같다.

A영역은 자발적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서 현재 

수집된 정보가 형성된 영역이다. 현재 수집된 정보가 

가지는 공익성의 범위이다. B영역은 회원을 유치하는 

등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

익성이 있는 잠재적인 영역이다. 민간수익까지 표현하

면 더 크겠지만 그래프에는 공익적인 차원에서만 범위

를 표현한 것이다. (나)영역은 현재 정보서비스 사업에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역이

다. 사업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

하고 고객은 정보 제공을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다. (가)영역은 공공서비스, 공적지원을 받는 사업 혹

은 공익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동의한 영역이다. 

C영역은 정보주체에게 수집된 정보에 관한 이용수

익권을 보장해 주는 경우 정보제공 동의의 범위이다. 

수집된 정보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

면 지적재산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논의

된 바가 많지 않으므로 이용수익권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이를 인정하면 C영역은 A영역을 포함하게 된다. 

이용수익권을 인정하면 자발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그림 1> 공공재로서의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

<Fig. 1> Public interest of collected information as public goods

A : Current area of information provision consent

B : ‌�Area of potential profits from information 

service  

C : ‌�Area of information provision consent, given 

the beneficiary right of information use to the 

information holder

Public Interest C

Cga

(가)

na

(나)

ra (라)

da

(다)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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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안이 없으므로 전문가결정방식과 세이프하버방

식(Safe Habor Method) 등 비식별화 조치로써 오래

전부터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데이터로써 활용해 왔다

(Choi, 2016). 유럽의 경우도 비식별화 조치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가명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프로파일링을 금지하는 「개

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논의 중에 있으

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엄격히 정의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식별성이 상황의존적이라는 점이 문제

이다.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통과정에

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등 방법으로 식별성을 가지

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비식별화 방식도 중

요하고 상황에 따른 식별성을 전문기관에서 판단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데이터들이 조합이 되면서 프로파일

링에 의해서 개인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

물인터넷 등 연결성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의 유출이 

예측하기 힘든 취약성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2014

년 제36회 데이터보호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국제회의

에서 IoT와 빅데이터 이용으로 일어나는 개인정보 침

해 위험이 논의되고, IoT 모리셔스선언((Mauritius 

Declaration on the Internet of Things)이 공표

되었다. 주요 내용은 “IoT 정보는 개인정보로 취급

되어야 하고, 소비자가 IoT 디바이스를 구입할 때 정

보의 취급에 관하여 전달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는 애초 설계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등이다(Cha, 

2016). 이런 점에서 미국은 2012년 ‘소비자 프라이

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CPBR)’에 추적 금지(Do Not Track)을 기본 개념으

로 제안하였고, EU도 GDPR 제20조에 프로파일링

(profiling)에 대한 거부권을 두고 있다(Cha, 2016: 

318). 

개인정보는 수집된 정보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서 분

리될 수 있어야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나 연결성을 위

하여 개인정보로 연결해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보편적 서비스, 연결성, 공공재

적 특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익적 속성을 가지는 것

으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공익적 속성들은 상

호 보완적이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한다. 따라서 수집

된 정보의 공익성 증진 방안은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논할 수 없고 단지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을 좀 더 이해

하기 위한 논점의 도출 정도로 정리하고자 한다.

현재 수많은 수집된 정보가 있고 잠재적인 수집된 

정보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공

익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수집된 정보가 공익성이 있

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고 그 공익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잘 활용되어야 하고 그 

활용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

되어야 한다. 

데이터 경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를 돌려주어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것을 이용하

여 더 많은 잉여를 창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은 무엇일까?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고 더 나

은 방향으로 이용이 되도록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한 사례라든지 등에 관한 실증적 자료는 

거의 없다. 데이터 경제의 성질이 기존의 경제와 많이 

다르므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자료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성적인 추론을 통하여 수집

된 정보의 공익성을 증진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1. 개인정보와의 분리

수집된 정보의 공익적인 활용은 개인정보와의 분리

에서 시작되므로 법적·기술적으로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

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와 분리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2015년 일본의 법개정

에서 이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으며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신설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였다(Cha, 2016; 

Han, 2017). 미국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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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인식별번호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Lee, et al., 2010).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유출되어 피해 발생시 쉽게 변

경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우월한 새로운 개인식별 번

호 체계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데 드는 사회적 경제적 비

용을 고려할 때 현행 주민등록번호와 병용하되 익명성

을 제공하는 기술적으로 우수한 개인식별번호를 도입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집된 정보

의 공익성에 대한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

제점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수단을 다양화하

는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을 고

려한다면 새로운 개인식별번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는 시점이다.

2.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

현재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을 제한하는 가장 큰 문

제점은 수집된 정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데이터베

이스 제작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다. 정보

서비스 사업의 시작 당시에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수

집된 정보의 공익성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잘 해내지

만,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공익성은 더 증진되지 않는

다. 데이터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효용성이 증대되

는 특징을 가지므로 수집된 정보의 추가적인 공익성은 

더 이상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집된 정

보는 사물 데이터와는 다른 점이 사업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정보

서비스 들은 대체로 몇 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제출하는 데이터들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정

보주체들이 살아 움직이는 주체이며 지속적인 데이터

의 생산자라는 점에서 수 년 전에 한 정보제공 동의를 

가지고 현재 모든 수집된 정보의 권한을 사업자가 가

진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불공정한 계약이 될 가

능성이 높다.

가명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할 경우 사업자들은 

다. 즉, 개인식별번호는 빅데이터 활용의 사회적 인프

라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개

인식별번호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번

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2013년 공포와 2016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여진다. 

주민등록번호는 유일 식별성을 가진 개인식별번호로

서 오랫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사용되어 왔다

(Han, et al., 2014; Kim, 2016; Lee, et al., 2010; 

Sung, 2016). 그리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

을 정도로 많은 사회각부문의 DB에서 개인식별번호

로 사용되고 있다. 즉, 주민등록번호는 그 어떤 개인번

호보다 많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수집

된 정보의 공익성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시 발급된 번호를 평생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한번 유출되어 도용되면 큰 피해

가 우려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주민등록번호에는 

변경이 어렵다는 점,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 쉽게 개인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Han, et al., 2014; Kim, 2016; Lee, 

et al., 2010; Sung, 2016). 또한, 과거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바 있

어 개선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므

로,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공공아이핀이 

도입되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

나 정착되지 못하고 최근 민간아이핀으로 이양되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개인식별번호를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3가

지로 정리된다. 첫째, 새로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

는 방법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개인식

별번호 시스템을 사용하자는 제안이다(Han, et al., 

2014). 둘째,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개

인식별번호를 추가로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문제

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공공아이핀 제도가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정착되지 못하였다. 셋째, 기

술적인 방법으로 개인식별번호가 유일식별자로서의 

기능을 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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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사업자에 대

응하여 그것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할 거버넌스

에 참여할 어떤 권한을 정보주체에게 주는 것이 좋

은 방법일 것인가? 정보제공 동의를 개선하는 방법

(Chung, 2015; Jong, 2008; Kwon, 2016; Lim, 

2018; Rauhofer, 2013)과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

는 방법(Bang, 2018; Kim & Kim, 2016; Kwon, 

et al., 2017; Purtova, et al., 2017; Trute & Lee, 

2017)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다. 사적계약으로서 정

보제공 동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의여부만 선택할 

수 있고 최초 한번만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동

의 제도의 형식화(Jong, 2008; Kwon, 2016; Lim, 

2018), 구체적이고 충분한 이해하의 동의의 난점

(Chung, 2015; Lim, 2018; Son, 2014), 동의원칙은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결과를 가져오지 못함(Chung, 

2015; Lim, 2018), 그리고 엄격한 동의 요건이 영업

에 장애로 작용(Chung, 2015) 등이다. 개선방법은 

지금까지 살펴본 공익성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개선

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한과 참여를 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을 표준약관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다. 주요한 내용으로 예를 들자면 주기적으로 동의

여부를 표하고 이때 수집된 정보의 활용 목적 추가 삭

제, 수집된 정보의 추가적인 활용으로 인한 초과수익

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부분을 정보주체의 기여도에 따

라 보상하는 문제,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대하여 요구

하는 문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에 대하여 온라인 투표로 의견을 표하는 표준약관을 

보급하고 항목별 최소 기준이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 방

법의 장점은 데이터 경제가 생겨나고 있으므로 그 성

장과정에 맞춰 규제의 수위를 조절해 나가고, 그에 맞

추어 정보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 경제에 대한 인

식을 개선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집된 정보의 정보주체에 대하여 법적인 권리를 보

장하는 방법은 어떤 권리를 인정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는 개인정보의 재산권적 

수집된 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들어 끊임없이 수익을 추

구할 것이고, 그 중 일부 공익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

이다. 그 결과는 <그림 1>의 도식에서 (다)영역의 일부

가 될 것이다. 즉, 수집된 정보에 대하여 이용수익권을 

부여할 경우의 C영역 보다는 적을 것이다.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사업자에게만 인정하

고 가명정보를 제공자의 동의 없이 활용하게 한 것은 

수집된 정보를 사적자유의 영역에 남겨 놓은 것을 의

미한다. 결국 수집된 정보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결정

구조 즉, ‘데이터 거버넌스’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수집

된 정보에 대한 이용수익권은 다수자의 의사결정이라

는 점에서 주주권리, 조합원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참정권 등과 유사하다. 그리고, 다수의 결정이라는 점

과 공익에 대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라

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정보수집자의 무임승차가 

일어나는 시장실패의 영역에 가명정보의 활용권을 정

보수집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그 실패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Wilson(1980)

의 규제정치모형의 창도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와 유사한 상황이다. 규제의 이익은 대중에게 

분산되어 있는데 규제의 비용은 소수에 집중되어 있

어 규제가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NGO나 운동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진다. 운동가

와 NGO의 활동이 개인정보보호에 집중이 되고 그 외

의 정보주체의 이용수익권은 다수의 작은 편익으로 분

산되어 있다. 분산되어 있는 개인들에게 있어 작은 이

용수익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

은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의 역설’이 일어나

고 있다. NGO와 운동가는 개인정보보호만을 강조함

으로써 수집된 정보의 이용수익권이 이슈화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보서비스 사업자들은 막대한 부

를 축적하여 정보유산자와 정보무산자의 부의 격차가 

극심하게 되어 일부 법학자들 중에서는 개인정보에 재

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Purtova, et 

al., 2017:2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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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이터 경제의 주된 생산요소는 과거의 주된 생산

요소였던 자본·노동에 데이터가 추가되었다. 자본의 

시장실패를 막기 위하여 정보비대칭을 없애고 증권거

래소를 만들었고 노동시장의 실패를 막기위하여 노동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교섭권과 임금협상권을 주

었다. 수집된 정보가 주된 생산요소로 작용하는 산업

분야에서 수집된 정보의 시장실패는 다수의 정보주체

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에 대하여 약자의 위치

에 있다는 점에서 노동 시장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러

한 시장실패의 유형에 있어서는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 

보다는 공정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 타당한 방향이다. 재산권을 부여해도 개인이 약자

적 입장에서 이를 행사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데이

터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이용수익권의 구성요소

로서 수집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대표

할 조직권과 이들 대표들의 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 

조직권은 대표선출 혹은 위원회 구성을 포함하고 교섭

권은 정보 활용 동의, 비식별화 조치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정보주체들의 기여도 평가 및 이에 대한 

보상, 정보의 판매에 관한 사항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

하여 사업자와 교섭하는 권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권한들의 부여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자치를 강화하여 데이터의 공익

적·합리적 활용을 증진시킬 것이다.  

3. 정보거래소 설치

데이터 시장규모가 급속히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데

이터 브로커 시장은 데이터 장터 이전에 미국에서 형성

되어 있었다. 데이터 브로커 기업인 액시엄(Acxiom)

은 오디언스 보드(Audience Board) 서비스를 통해 

의뢰기업의 고객정보와 데이터베이스 정보 매칭으로 

광고효과가 높은 대상을 선정하여 페이스북과 트위터

에 광고할 수 있게 도와주고 2015년 약 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Naylor, 2016). 미국의 데이터 브로

커 시장은 2012년 약 1,500억 달러인 것으로 추산하

성격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되는데 아

쉽게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견

해들을 간단히 소개하는데 그치고, 수집된 정보의 관

점에서 나름의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데이터에 대하여 유형별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주

장이 있다. Kwon, et al.(2017)는 개인정보를 프라이

버시의 속성이 강한 것과 재산권적 성격이 강한 것으

로 나누고 보호 법익에 맞는 규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

고 주장한다. 

독일 민법은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

는다. 법적 소유권은 물질적 속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

만 부여되므로 데이터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Trute & Lee, 2017). 반면 그것에 대하여 지적재산

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만 세부적으로는 상황에 따

라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저작권과 ‘특별한 권리’로 나

누거나 경우에 따라서 영업비밀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Trute & Lee, 2017).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특별

한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의미하는데, 이것

의 근거는 데이터를 만들지 않아도 데이터 저장 및 처

리 시스템의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

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데이

터가 거래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 데이터 보호 보다

는 데이터의 이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향이므로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재산권 인정 부분을 데이터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Bang, 2018). 이에 

대하여 데이터의 생산행위가 지적창작물은 아니므로 

저작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Purtova, 

et al., 2017).

법학분야에서 개인정보나 데이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으므로 

행정학의 입장에서 수집된 정보의 이용수익권에 대하

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집된 정보의 재화적 성격

상 시장실패가 데이터 경제의 규제정책에 가장 중요한 

이슈이므로 이를 방지하는 권리의 부여가 가장 중요하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에 관한 고찰

41정보화정책

용가능성과 확장성은 매우 커질 수 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식별번호로 사용하는 체

제하에서는 데이터 간 연결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사

용해야 하므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래소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향후 개

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고 유출되어도 쉽게 바꿀 수 있

는 개인식별번호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사설 정보거래

소의 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보거래

소를 통하여 2개 기관 이상 연결된 수집된 정보를 이

용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면,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은 극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

이다.  

Ⅴ. 종합

빅데이터 활용과 공공데이터개방의 과정에서 발생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기저에는 데이터 경제의 

등장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개념적 

변화가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

다. 그러한 변화를 인지하는 핵심은 수집된 정보의 개

념이다.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의 시장실패를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해야만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개인정

보를 통해서 연결성을 가질 수 있으며, 연결성을 통하

여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공익성을 더욱 확장할 수 있

고, 공공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수집된 

정보는 공익성을 가진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공익성의 출발은 정보주체의 정보제공 동의에

서 비롯되고 그것이 정보수집자의 무임승차를 초래하

며 그 동의권으로 그러한 시장실패를 대응할 수 없다

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거버

넌스의 부재가 수집된 정보의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것

이다. 

“정보수집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조직권과 단체교섭권을 주거나 

고 있다(Kapko, 2014). 미국이 세계적인 데이터 브

로커 시장을 형성한 것에는 일찍이 비식별화 가이드라

인을 제시한데서 찾을 수 있다. 2010년 의료분야에서 

세이프하버방식과 전문가 결정방식을 비식별화 방법

으로 제시하고 의료 데이터의 연구 이용을 허용하였다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17). 그런데 데이터 브로커에 의한 데이터 거래는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

건도 이 데이터 브로커에 의하여 일어났기 때문이다. 

데이터 브로커 시장에서 데이터 장터 혹은 데이터 

거래소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데이터 경제의 등장

과 더불어 데이터 구매자와 데이터 판매자의 정보를 

중개하는 ‘데이터 장터’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운영하는 애저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Azure Data Marketplace)와 한국데이터

진흥원의 데이터 스토어(datastore.or.kr)를 예로 들 

수 있다(Woo, 2017). 데이터 스토어의 상품유통현황

은 현재까지 데이터 API 7,401종과 거래건수 2,228

건이다. 

지금까지 데이터 장터의 거래방식은 데이터 제공자

가 판매하는 데이터만을 거래한다. 그러므로 연결성에 

의한 공익성의 확장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 판매하는 

데이터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수집된 데이터이고 주된 활용이 이미 일어난 데이

터들이다. 다른 목적으로의 가치가 크다면 그 사업자

가 그 목적에 활용하지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거래소는 데이터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래소 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를 유출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조직과 

시스템이어야 하고 법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이어야 한다. 데이터 구매자는 데이터 생산자의 개인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원하는 정보가 여러 

DB에 산재한 경우에 연결된 데이터셑 원자료만 구매

하면 된다. 또한 실시간으로 다수 기관의 데이터를 추

출하여 정보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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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공법학연구>, 18권 4호, 531-559.}.

Han, M., Jang, K., Hong, S. & Lim, J. (2014). “A Study on 
Reforming the National Personal Identification 

정보제공 동의의 표준약관에 주기적으로 정보활용 및 

보상에 대한 의사를 표하게 하는 것이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을 증진시킬 것이다”라는 언명은 논리적으로 

논증은 할 수 있어도 실증이 불가능한 언명이다. 그 이

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데이터 경제가 진행 중인 초

기 상태에 있으므로 거시적인 변화를 관찰할 자료가 

부족하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패러다

임 체인지의 속성을 가지므로 데이터 경제를 준비하는 

정책들은 동어반복(Tautology)이 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본 논문은 K. Popper와 같은 반증주의자들이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비판적인 토론을 통해서 반

증을 견뎌나가는 방법을 취하고자 하였다. 

향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데이터 경제를 잘 준

비하기를 기대하고, 수집된 정보 개념이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화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적 기초

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개인식별번호 개선, 「개인정

보보호법」의 개정, 데이터 거래소의 개설 등 제도개선

에 대한 논의가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 차원에서 이루

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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